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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안 무더기 졸속 처리 가능

 19대 국회는 2012년 대통령 선거,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,(필자 주: 법원에서 선거 

개입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므로 ‘정치 개입’이라고만 일러둔다.) 그리고 올해에는 

세월호 참사 등 대형 정치 이슈로 인해 각종 법률안 처리가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다. 

현 시점 이번 제19대 국회에는 총 11,527 건의 법률안(의원발의 10,858 건, 정부제출 

669 건)이 제출되었으며, 이 중에서 8,207 건의 법률이 미처리(계류) 상태에 있다. 무

려 71.2%가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다.

제19대 국회 입법활동 현황 

: 국회의원들의 ‘실적주의’ 그림자

 올해 4분기 각종법률이 무더기 졸속 처리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 지난 국회의 

활동 경험으로 볼 때 3년차 하반기는 사실상 법률안 처리의‘마지막 시기’에 

해당한다. 2012년 시작된 제19대 국회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. 국회의원의 

마지막 임기 해에는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다가올 총선을 맞이하여 선거캠페인

에 몰두하면서 법률안 발의와 심사 등의 활동이 소홀해지는 것이 관례로 굳어지

고 있다. 즉 이전 국회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제19대 국회 역시 3년차인 올해 

하반기에 다수의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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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1. 제19대 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

　

　

　

　

접수 처리

처리내용

미처리

(계류)

가결

부결

폐기

철회 반려
계　 원안　 수정　 계　

대안반영

폐기
폐기

의원 

발의
10,315 2,918 1,149 755 394 1 1,647 1,576 71 121 7,397

정부 

제출
605 373 209 73 136 164 163 1 232

총계 10,920 3,291 1,358 828 530 1 1,811 1,739 72 121 7629

 자료 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, http://likms.assembly.go.kr

표2. 제 19대 국회 법률안 처리 관련 주요 지표1)

  - 의원 발의 법률안 비율 94.5 % (나머지 5.5%는 모두 정부 제출 법률안) 

  - 법률안 처리율 30.1%

  - 법률안 가결율 12.4%

  - 국회의원 1인당 발의 건수 34.4개 

법률안의 무더기 졸속 처리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각종 쟁점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

거치지 못하게 만든다. 불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국회 내 소수 입법권자의 관점에 의존

하는 법률절차를 공고화하고, 통합적 시각의 개혁안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익 집

단의 개입을 수월하게 만든다.

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법률안 발의, 좋은 현상인가?

다음 그림은 최근 법률안 접수 추이를 나타낸다.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현재의 헌법

이 만들어 진 이후부터 지난 18대 국회까지를 정리하였다. 법률안 발의가 폭발적으로 

증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양적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1) 3년차 마지막 회기 이전까지 기준.(2012년 9월 1일 ~ 2014년 8월 31일)



3

그림 1. 13대 이후 국회 법률안 발의 (‘88~’12)

13代

'88-'92

14代

'92-'96

15代

'96-'00

16代

'00-'04

17代

'04-'08

18代

'08-'12

의원발의 570 321 1144 1912 6387 12220

정부제출 368 581 807 595 1102 1693

총계 938 902 1951 2507 7489 13913

의원발의, 12.22

정부제출, 1.693

총계, 13.9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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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자료 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, http://likms.assembly.go.kr

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입법 활동이다. 그러나 실적주의에 지나치게 매

달려 자신이 제출한 법안 발의 건수에만 신경을 쏟고 법안 심사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

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.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작 정부제출 법률안 

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으나 의원발의 법률안이 크게 늘면서 현재 비중이 87.8%로 집

계된다.

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는 정부부처와 국회 전문위원 등을 출석시켜 놓고 법률안을 구체

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. 대부분의 법률안들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실상 결정된다. 

그런데 현재 한국 국회의 법안심사 소위 현장은 충실한 법률안 검토와는 꽤 멀어 보인

다.

국회의원, 실적주의를 버리고 민주적 공론토론을 활성화하라

각종 법률안들이 밀려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대충,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? 국회가 

종종 보여주는 ‘법률처리의 압박감’은 기실 없어져야 할 관습이라고 본다. 많은 국민

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처리함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그것의 지속적인 공

개,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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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

세계경제 1/15 지뢰밭 속 순항? 정태인

한국경제① 1/16  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

한국경제② 1/17  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

복지① 1/20 박근혜 정부式 보건의료, 민영화 폭탄 이은경

돌봄 1/21 진정한 ‘국가 책임 보육’이 되려면 최정은

주거 1/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,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

노동 1/28 사라진 공약,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

복지② 1/29 노인, 대학생,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

노동 4/14   청년일자리정책, 새 방향에 답 있다. 김수현,강세진,최정은

노동 4/17   청년들이 원하는 ‘좋은 일자리’는 무엇인가? 김수현,강세진,최정은

노동 4/21  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,강세진.최정은

주거 5/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, 주거 강세진

경제 5/19 피케티의 “21세기 자본”,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

정치 5/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

경제 5/26 피케티의 “21세기 자본”,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

노동 6/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

경제 6/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

경제 6/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

복지 6/17 박근혜 2기 개각,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? 이은경

경제 6/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

의료 6/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

의료 6/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

복지 7/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

노동 7/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

경제 7/29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, 앞으로도 계속 될까? 김수현

사회적경제 8/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(1) :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 이수연

사회적경제 8/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(2) :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이수연

사회적경제 8/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(3):무리한 확장과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수연

경제 8/22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,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김수현

주거 8/25 마을계획 :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 강세진

경제 9/2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정책 파괴 정란수

보건복지 9/5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이은경

보건복지 9/11 9시 등교,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보자 이은경

고용 9/12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

의료 9/15 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 이은경

주거 9/16 주택구매 수요계층 전환기,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강세진

주거 9/22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강세진

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

2014년 10월 21일 현재



5

사회적경제 9/25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이수연

보건복지 9/26 표류하는 공무원 연금 이은경

노동 9/30 증가추세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, 질적 측면 제고해야 김수현

사회적경제 10/10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이수연

복지 10/14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쟁, 소득‧자산 의미 없다 이은경

노동 10/16 2014년 9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

주거 10/20 주택의 사회적․경제적 속성, 그리고 사회주택 강세진

복지 10/21 공무원 연금 개악, 대대적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  이은경

정치일반 10/30 제19대 국회 입법활동현황 : 국회의원들의 ‘실적주의’ 그림자 이상동


